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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붕괴로 인해, 세기말이면 전 세계 생물종의 75%가 사라지는 6차 대
멸종이 도래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 보호지역을 각각 최소 30%까지 확대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등의 목표(이하 
30x30) 담긴 UN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세계 각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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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62년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의 지정 등을 
시작으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며 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지
정해왔다. 현재는 환경부와 산림청,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
가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총 국토 면적의  육상 17.45%, 해양 1.81%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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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한민국의 보호지역과 숲은 다양한 개발 행위로 훼손되고 있다. 대한민국 산림은 
도로신설 및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타용도로 개발되면서 ‘15년부터 5년간 연평균 약 
7,296ha(축구장 약 1만개 규모)씩 감소했다. 2020년 숲의 면적은 2005년과 비교해 약 9만 6
천 ha가 줄었다.2 이는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 시공, 가덕도 신공항 등의 이슈로도 이어지고 있
다. 그리고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보호지역이 경제림a으로도 개발될 예정임을 확인했다. 

03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대한민국 산림청의 경제림 육성단지 지도를 분석해, 총 74,947 ha의 
보호지역이 경제림 육성단지와 중첩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제림 육성단지는 고품질 목재를 지
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는 지역으로, 목재 생산을 위해 “나무를 심고 기르고 수확하고 
이용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영”이 진행 중이거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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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림 육성단지와 중첩된 보호지역 중에는 수변구역(36.6%), 생물권보전지역(26.3%), 특별
대책지역(16.1%)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 핵심 생태축으로 불리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과 야생생물의 서식처인 야생생물보호구역 등도 포함되어 있다. 경제림 육성단지와 중첩된 보
호지역의 관리주체를 확인한 결과, 이 중 약 36.7%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보호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정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국립공원공단, 국가유산청이 그 뒤를 이었다. 경제림 
육성단지로 지정된 보호지역 중 약 36.6%가 국유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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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하여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산림이다. 원시림이나 천연림과 같이 아직 이용되지 않고 있는 산림이나 보안림과 같이 시업이 제한되어 있는 

산림과 대응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조림, 육림관리, 임도설치 등 일반적으로 용재생산을 주목적으로 경영하는 산림을 경제림이라 한다. (출처: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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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제림으로 전환된 보호지역도 발견했다. 그린피스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하나이자 충
북 영동, 전북 무주군 등에 걸쳐있는 민주지산이 ‘민주지산 선도 산림경영단지 숲가꾸기 시범
사업 입지’로 포함되어, 기존에 신갈나무가 우점하는 자연림을 베고 낙엽송과 상수리나무가 심
겨진 현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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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내 경제림 개발은 보호받는 숲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린피스가 미국 메릴랜드 주립 
대학교 지리과학부의 자료4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3년 한해 동안 한국의 보호지역 내 숲은 
약 3,334 ha줄어들었다. 이는 축구장 4,763개와 맞먹는 면적이다.

07

줄어드는 숲 중에는 엄정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할 엄정자연보호지역(Ia), 국립공원(II)의 숲도 
있다. Global Land Analysis & Discover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23년간 국내 Ia, 
II 등급 보호지역 내 숲은 약 4,634 ha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3년간(2021-2023) 사
라진 보호지역의 숲의 면적(329ha)은 23년간의 평균 소실량(201ha)보다 약 1.6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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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의 개발은 생물다양성을 해친다. 자연 생태계가 다양한 위협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갖추어야 한다. 외부 위협으로 하나의 특정 종의 개체수가 줄어들더라도, 
그 위협에 저항성이 있는 종들이 피해받은 생태계를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생태계 
보완 효과’라고 한다. 다양한 종으로 구성된 숲을 소나무와 잣나무 등 1~2 종으로만 이루어진 
단순 경제림으로 대체할 경우, 숲은 소나무재선충과 같은 병충해와 산불에 취약해져 생태계의 
안정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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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보호지역은 그 지정목적 또는 세부구분에 따라 입목의 벌채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지
만, 다수의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거나 설령 금지되더라도 광범위한 예외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에 역행하는 입목의 벌채가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 
아직까지 현행법상 입목의 벌채가 허용되고 있는 보호지역의 경우에는 UN 생물다양성협약과
의 합치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법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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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UN 생물다양성협약의 궁극적 목표는 전 세계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소세를 멈추고 역전시켜, 
2050년까지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30x30는 인간의 지속
적인 개발 행위로 파괴되는 전 세계 생태계의 ‘최소’ 30%를 보호하자는 것으로, 2050년 목
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30%를 넘어 50% 이상, 일부 지역에서는 80%의 자연 생태계가 보전
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세계 생태계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
자는 것은 최소 수치로 만들어진 임시 목표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2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한 보호지역을 방치하는 것은, KMGBF를 위반할 뿐 아닌 생태
계 보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민주지산과 
같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OECM)을 2030년까지 보호지역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 
30%에 포함시킨다면 로 확대한다면, 제 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린피스는 보호지역 내 개발행위를 멈추고 IUCN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
와 지자체, 지역 주민, 민간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보호지역을 관리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
원할 거버넌스 협의체의 구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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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는 전 세계 동식물 중 25%가 멸종위기에 처했으며 빠른 조치가 
없다면 수십년 내 백만 종이 멸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멸종 속도는 자연적인 수준보다 
최소 수십에서 수백 배 더 빨라, 전 세계 생물종의 75%가 사라지는 6차 대멸종이 도래한 것으
로 보인다.4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수차례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1992년 리우의 지구정상
회담에서 150개 정부가 서명한 생물다양성협약을 시작으로, 2010년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를 수립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표는 성공하지 못했다.5

이에 UN 산하 196개국 당사국 대표b는 전 세계적 생물다양성의 감소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4
가지 목표(Goal)와 23가지 구체적인 실천목표(Target)가 담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
양성 프레임워크(이하 KMGBF)에 2022년 12월 서명했다. 여기에는 육지와 해양의 각각 최소 
30%를 보호지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이하 OECM)로 지정하고 파괴된 생태
계의 30%를 복원(이하 30x30)하는 등의 목표가 담겼다.6 OECM은 이번 생물다양성 협약에 
처음 도입된 정책으로, 공식적인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높은 지역을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및 민간이 함께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보전·관리하는 지역이다. 

KMGBF의 궁극적 목표는 전 세계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소세를 멈추고 역전시켜, 2050년까지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30x30는 2030년까지 인간의 지속적
인 개발 행위로 파괴되고 있는 전 세계 생태계의 ‘최소’ 30%를 보호하자는 것으로, 2050년 목
표, 즉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30%를 넘어 50% 이상, 일부 지역에
서는 80%의 자연 생태계가 보전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7 8, 30x30에서 제시하
는 세계 생태계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자는 것은 최소 수치로 만들어진 임시 
목표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Part 1. 서론

1-1. 생물다양성 협약

 b 대한민국과 유럽 연합 등 현존하는 거의 모든 국가 (미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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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역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인간의 활동이나 방문이 
엄격하게 제한(과학 연구 등 특정 목적에 의한 제한된 방문만이 허용)

다수의 방문과 이용 등이 제한되지만 일부 원주민 공동체나 인간의 부분적인 
활동이 허용되는 지역

출입이 자유롭지만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광범위한 
자연보호구역 *인간의 방문이 허용되지만 최대한 자연상태 그대로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지역

독특한 지형이나 자연기념물(Natural monument or feature)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특정한 장소에 있는 특정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원형 그대로 보호)

특정 생물 종이나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Habitat/species manage-
ment) 보호지역(주로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나 지역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생물 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 낸 특별한 장소(Landscape/seascape)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과 전통적인 관리접근법을 
존중하며 보호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연)

자연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지정하는 보호지역 
(생태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와 복원 과정을 
관찰하고 그 이용을 관리하는 지역)

엄정자연보호지역
(Strict nature reserve)

Ia

유형 이름 내용

Ib

II

III

IV

V

VI

원시야생지역
(Wilderness Area)

국립공원 지역
(National Park)

자연기념물 보호지역*

(Natural Mounument)

종 및 서식지 관리지역
(Habitat/Species Management Area)

경관 보호지역
(Landscape/Seascape)

자원관리 보호지역
(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

보호지역이란?
보호지역이란 인간의 개발 활동으로부터 생태계와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관리되는 곳
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은 보호지역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학술적엄정보호구
역, 원시야생지역, 국립공원 등 총 6개의 보호지역 유형을 제시했다.

한국의 보호지역 지정과 실질적 관리는 IUCN 유형보다는 국내법을 기준으로 이행된다. 각 보
호지역은 경우에 따라 자연공원법, 문화유산법, 산림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로 개발행위를 제한
하고 있다. 국내 보호지역의 예로 설악산과 한라산(II급 국립공원) 과 백두대간 (IV급 종 및 서식
지 관리지역) 등이 있다.

[표 1]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보호지역 지정 가이드라인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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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특별대책지역

환경보전해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

수원함양보호구역제

습지보호지역-갯
벌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야생생물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제�종

대한민국 보호지역의 유형별 면적
단위 : ha

UN 생물다양성 협약에 서명한 각 국가들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20년 발표한 ‘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11을 통해 2030년까지 최소 30%의 국토와 해
양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보호지역 중 최우선 보호 대상 숲이자 오래된 숲의 최소 1/3은 엄정
자연보호지역(인간의 활동이나 방문이 엄격하게 제한된 곳)으로 지정할 것을 밝혔다. 또한 유럽
연합(EU)은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자연복원법(EU Nature Restoration Law)을 통과
시켰다. 이 법은 2030년까지 유럽 전체의 육상 및 해양 생태계 중 20%를 복원하도록 법적 구속
력을 부여하며, 각 회원국에는 해당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시행
하고 있다.12

캐나다 역시 2022년부터 30x30 캠페인을 펼쳐왔으며13,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는 연
방·주 정부 및 원주민 지도자들과 함께 2030년까지 오래된 숲과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10
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자연 보호 협약을 서명한 바 있다.14

[그림 1] 대한민국 유형별 보호지역 면적c 10

 c 해당 그래프는 전체 면적이 100k㎡이상인 보호지역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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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2023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에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OECM의 한국 명칭)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포함되었다.15

한국은 1960년대 재해방지 및 자연경승지의 보전 등의 이유로 자연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해, 오늘날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는 환경부와 산
림청, 국가유산청,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가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
으며, 총 국토 면적의  육상 17.45%, 해양 1.81%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16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보호지역 및 OECM을 각각 1.72배, 16.57배씩 늘려야 하는 것이다. 

세계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WDPA)에 기록된 국내 보호지역을 기준으로, 국내 IUCN 카테고
리 상 엄정자연보호지역인 Ia급 보호지역은 3.8%, 국립공원인 II급은 10%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은 종 및 서식지 관리지역인 IV급(29.7%)과 자원관리 보호지역인 VI급(31.9%)이다. 보
호지역 중 상당 면적(약 79만 5,173 ha,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3배)은 2개 이상의 부처가 중복
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중복설정으로 인해 보호지역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
견이 있는 한편, 관리의 중복성, 관리기간 별 책임소재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도 제기되고 있다.17

또한 한국의 보호지역이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 중 과반은 보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엉뚱
한 곳을 보호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IUCN에 등록된 대한민국의 주요 생물다양성 지역
(Key Biodiversity Area, 이하 KBA)은 총 40곳이 있는데18, 이 중 약 28%만 보호지역으로 지정
되고 있다.19 반면 수원함양보호지역은 행정구역 별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의 행정단위
(예: 경기도 광주시) 전체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1-2. 한국의 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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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이 실효성있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에서의 임도 설치, 
숲가꾸기 등 개발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1 환경부는 이러한 활동이 
‘국립공원 공원구역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22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등의 이슈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2023
년 초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검토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이는 
당시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맡은 기관들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음에도 내려진 결정이다.23

기존에도 각종 도로 개발 등으로 보호지역이 난개발되는 이슈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
국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진 설악산마저 개발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다른 보호지역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내륙�보호지역(PA) 내륙 OECM 해양�보호지역(PA)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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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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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환경부가 발표한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내 2030년까지의 보호지역 확대 계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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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의 산림정책
대한민국의 산림 면적 비율이 국토의 62.7%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핀란드(73.7%), 
스웨덴(68.7%), 일본(68.4%)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다.24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보호지역을 확대하는 데 있어 세밀한 산림정책이 필요하다. 

산림청은 2024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에서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지전용 제한
지역 등 공익임지의 우선 매수를 추진하여, 이들 지역의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복원을 진행하겠
다고 명시했다. 

산림청은 보호지역 중에서도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주요한 핵심 생태축 중 하나로 보고, 백두대
간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정맥 인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5 특히 지역 주민
들의 소득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단절된 생태축 복원으로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고 증진
할 계획이라 전했다. 

특히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3년 12월 19일 사설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70년대 과도한 
개발 행위로 훼손되었다며, 백두대간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데만 그쳐서는 제대로 된 보전
과 복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매년 청년들과 함께 백두대간 사랑 캠
페인을 벌이고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등으로 크게 단절·훼손된 백
두대간 생태축 13개소를 연결된 산줄기로 복원했고, 군사시설 채석지 등 인위적으로 훼손된 
백두대간 128ha를 산림생태복원하고 있는 등 백두대간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한다고 말한다.26

그러나 그린피스가 산림청의 경제림 육성단지 지도를 살펴본 결과, 산림청의 발표 내용과 어긋
나는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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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본론

보호지역과 중첩된 경제림 육성단지

그린피스가 경제림 육성단지 지도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d, 약 74,947ha의 보호지역이 경제
림 육성단지와 중첩된 것을 확인했다.e 중첩된 지역 중에는 수변구역(36.6%), 생물권보전지역
(26.3%), 특별대책지역(16.1%)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 핵심 생태축으로 불리는 백
두대간 보호지역과 야생생물의 서식처인 야생생물보호구역 등도 포함되어 있다.

2-1. 그린피스 조사 보고

[그림 3] 녹색 : 보호지역 / 청색 : 경제림 육성단지 / 적색 : 보호지역과 경제림 육성단지 중첩 지역

 d

 e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통해 산림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현황’이며 2023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74,947ha는 2024년 WDPA 보호지역 데이터 기준으로 경제림 육성단지와 중복 지정되어 있는 면적을 계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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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함양보호구역�제�종
�.�%

야생생물보호구역
�.�%

국립공원
�.�%

수원함양보호구역�제�종
�.�%

환경보전해역
�.�%

수변구역
��.�%

생물권보전지역
��.�%

특별대책지역
��.�%

경제림 육성단지와 중첩된
보호지역 유형

1. 백두대간 보호지역 
     민주지산(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산 1임) 

     마산봉(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92)

     노추산(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산86-1)

2. 습지 보호지역 
     문경 돌리네 
3. 야생생물 보호구역 
     장안산(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92)

     아산 송악면(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산1-2외 12필지) 

     경북 청송 부남면(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산69-1)

     경북 봉화 상운면(봉화군 상운면 문촌리 산48 )

     경북 영양 청기면(영양군 청기면 기포리 산127 &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 산26-1)

     논덕산 경남 합천 대병면(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하금리 산 109, 산110)

     경남 합천 봉산면(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산150-153)

[그림 4] 2024년 경제림 육성단지 지도 분석 내용

다음은 경제림 육성단지로 지정된 보호지역 가운데 주요 지역의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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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산215
     기백산(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상원리산 151-1) 

     매봉산(강원도 인제군 남면 소치리 산21)

5.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정선 산호동굴(천연기념물 제509호)

     진천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천연기념물 제13호)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천연기념물 제487호)

6. 수원함양보호구역(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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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국립공원공단
��.�%

지방정부
��.�%

산림청
�.�%

해양수산부
�.�%

국립공원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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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림 육성단지와 중첩된
보호지역의 관리 주체

여기서의 경제림이란 ‘계획적으로 육성하여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산림’으로 목재 생산을 위해 
“나무를 심고 기르고 수확하고 이용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영이 이루어지는 곳이다.27 산림청이 
지정한 경제림 육성단지는 총 2,020,000ha로(국유림 520,000ha, 사유림 1,500,000ha), 이는 
대한민국 국토(10,043,000ha, 2021년 기준)의 약 20%, 전체 산림 면적의 약 32%에 해당한다.28

산림청은 2024년에만 484억 원을 투입해 경제림 육성단지 중 10,897ha의 숲을 경제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림의 목적을 목재생산, 바이오매스 공급, 단기소득 창출로 밝히고 있으며, 
조림수종 또한 지역별로 목적에 맞게 한정적으로 지정했다.29 

경제림에서 생산되는 상당량의 목재는 바이오매스 발전 원료로 활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
청의 2021년 목재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24.5%가 연료용(목재를 
태워 전력을 만드는 바이오매스 발전 및 난방 등)으로 사용되며, 가구용이 21.9%, 건축 내장재
용이 15%로 그 뒤를 이어 활용되고 있다.30

[그림 5] 2024년 경제림 육성단지 지도 분석 내용

경제림 육성단지로 지정된 보호지역의 관리주체를 확인한 결과, 이 중 약 36.7%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보호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f 지방정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국립공원공단, 국가유
산청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 지역들 중 약 36.6%가 국유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f 국립공원공단은 환경부 산하기관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환경부 소관의 경제림 육성단지로 지정된 보호지역은 39.1%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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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제림이 보호지역에서 조성될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전 세계 보
호지역이 흡수하는 탄소의 양은 연간 약 0.5Pg(페타그램, 10억 톤)으로, 이는 모든 육상 생태
계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 량의 약 1/5에 해당한다.31 또한 한국의 보호지역에도 반달가슴곰, 산
양을 비롯한 멸종위기종과 담비와 삵 등 무수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이 지정
한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총 282종32이며, 희귀 식물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
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보호지역의 숲을 경제림으로 조성하기 위해 모두베기할 경우, 보
호지역을 통해 보전되는 생태계 서비스가 크게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장조사 - ‘시범사업’으로 파괴된 백두대간 민주지산

그린피스가 경제림 육성단지로 
지정된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분
석하던 중, 민주지산이 경제림
으로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유림인 민주지산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범위안에 위치하여 보
호지역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대한민국
의 위와 아래를 잇는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
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
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
으로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
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
다.34 [그림 6]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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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맥의 일부인 민주지산(해발고도 1241.7m)은 전체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중간 아래 지
점에 속해있으며, 전라북도와 충청북도의 도계를 이루고 있다. 군에 따르면 민주지산에는 국내 
관속식물의 17%가 분포한다.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급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는 한국의 고유
한 유전자원자산인 특산식물도 7종이 발견됐다. 식용식물은 233종, 약용식물은 218종이 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물들도 많다. 민주지산은 또 올빼미, 솔개, 참매, 털발말똥가리, 붉은배새
매, 소쩍새, 원앙 등 조류 7종의 번식지 및 경유지이기도 하다.35

민주지산의 임도는 백두대
간 보호지역의 완충 지역을 
지나 핵심구역까지 이어져 
있다. 임도의 입구에, ‘본 임
도는 산불예방 목적 및 산
림작업의 능률화 임업경영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목적
이외의 일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통행제한 
안내문이 걸려 있다.

[그림 8] 민주지산 부근의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도의 중간 두꺼운 선 안의 지역이 경제림 육성단지로 지정된 백두대
간 보호지역이다. (짙은 초록색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완충구역, 옅은 
초록색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그림 7]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민주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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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를 따라 걸어 올라가자, 모두베기g를 한 임지를 확인했다. 베어진 숲 양 옆의 나무들이 신
갈나무인 점을 고려할 때, 자연적으로 자라난 신갈나무를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으로 
보인다. 허허벌판이 된 벌채 구역에는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세운 안내문이 
있었다. 안내문에 따르면, 이 곳은 ‘민주지산 선도 산림경영단지 숲가꾸기 시범사업 입지’로 조
림수종으로 낙엽송이라고 쓰여있다.

[그림 9] 민주지산 임도 입구

[그림 10] 민주지산 보호지역 내 벌채 구역 [그림 11] 벌채 구역 내 안내문

 g 벌채: 나무나 나무줄기를 잘라내고 집재하고, 현장에서 가공하여 운재차량으로 실어나르는 일. (산림청은 벌채 한 곳에 다시 나무를 심을 경우 산림이 유지되기 때문에 

벌채가 산림파괴나 산림황폐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간벌(솎아베기) : 육성하고자 하는 임목이 더 잘 자라도록, 임분밀도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 / 모두베기: 

간벌처럼 중간중간 나무를 솎아내는 것이 아닌 지역 전체를 모두 베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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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지산의 벌채 구역은 단 한곳만이 아니었다.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백두대간 보
호지역의 완충지역부터 핵심지역까지 생겨난 임지는 총 11곳이 있었다. 각 임지에는 일본잎갈
나무(낙엽송), 상수리나무 등 나무 이름이 걸려 있어, 각 구역이 단일종으로 재조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임지들은 2020년 2월 14일의 인공위성 사진부터 확인된다.

[그림 12] 2023년 8월 민주지산 인공위성 사진, 훼손지가 사진 우측에 11개의 일자 형으로 나타난다.

[그림 13] 2020년 2월 민주지산 인공위성 사진, 이 시기부터 산림벌채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포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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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들여온 낙엽송은 생장속도가 빠르고 30년을 윤벌기로 하여 벌채할 때 ha당 259㎥
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경제수로 각광받고 있다.36 특히 산림청이 제시하는 
벌기령이 40년인 소나무는 낙엽송에 비하여 10년을 더 기다려야 벌목할 수 있는 반면, 낙엽송
은 30년만 기다려도 벨 수 있기에 10년 빨리 임목생산을 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다.37 낙엽송은 
정부의 재조림 보조금을 받을 경우, 수익성이 있는 조림수종으로 인식되어 있다.하지만 재조림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 낙엽송의 수익성이 있는 임지는 제한적이다. 

현장에서 확인한 낙엽송은 대부분 죽어있었다. 낙엽송은 습윤한 토양에서 잘 자라며 기온이 낮
은 한대지역에서 자라는 수종이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더워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조지대 임
지에서는 적응이 힘든 수종이다. 입지 조건이 알맞지 않으면 조림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또한 
뿌리가 매우 얕게 자라,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되는 기후변화 시대에 산사태의 위험성을 키울 
수도 있다.38

‘선도 산림경영단지 숲가꾸기 시범사업 입지’로 민주지산이 받은 피해는 생물다양성이 상대적
으로 높은 자연림뿐만이 아니었다. 임도를 중심으로 토양이 유실되어 흙이 무너지는 모습을 육
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문이 걸린 지역에서도 임지가 조성
되었다.

[그림 14] 임도 개설로 인하여 토사가 붕괴된 민주지산 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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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숲가꾸기
와 임도 사업에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비가 많이 와서 무너
진 것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39 
그러나 벌채와 산사태가 큰 연관성이 있다
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산
림이 제거되면 땅에 자라나던 뿌리가 사라
져, 토지의 응집력이 약해진다. 이는 흙이 
흘러내려가는 토사 유실 현상을 일으키고, 
산사태로 이어진다.40

드론으로 상공을 촬영한 결과는 더욱 심각
했다. 그림 17을 보면 왼쪽이 벌채된 공간
이며 오른쪽이 보호된 공간이다. 보호된 공
간에서는 신갈나무가 주종을 이루어 풍성
하게 나무가 서 있는 반면, 벌채된 공간에
서는 가운데를 모두베기해 산의 속살이 드
러났다. 벌채된 공간 사이의 나무들도 바람
의 영향으로 나무가 부러져, 사진으로 보더
라도 땅이 보일 정도로 개체수가 줄어든 것

[그림 15] 산사태 취약지역임에도 모두베기가 이루
어진 구역

[그림 16] 민주지산 보호지역 전경, 왼쪽이 벌채된 공간, 오른쪽이 보호된 공간 (36.00219 N 127.86843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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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1. 보호되는 숲 감소

보호지역의 개발은 숲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린피스가 미국 메릴랜드 주립 대학교 지리과학부
의 자료41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3년 한국의 보호지역 내 숲은 약 3,334ha 줄어들었다.

줄어드는 숲 중에는 엄정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할 엄정자연보호지역(Ia), 국립공원(II) 의 숲
도 있다. Global Land Analysis & Discover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3년간(2001~2023) 
국내 Ia, II 등급 보호지역 내 숲은 약 4,634 ha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3년간(2021-
2023) 사라진 숲의 면적(329 ha)은 23년간의 평균 소실량(201 ha)보다 약 1.6배 높다. 

그린피스는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치악산, 대암산 등 주요 보호지역 내 다수의 지역이 파괴된 것
을 확인했다. 특히 해양보호지역은 거의 아무런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
수 가막만의 경우, Ia급 해양보호지역 내에 루지체험파크가 세워져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종갱신을 위하여 모두베기를 한 결과, 산 전체의 생태계 다양성의 감소
를 초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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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19년 6월 촬영, 치악산 보호지역 인공위성 사진

[그림 18] 2021년 4월 촬영, 치악산 보호지역 인공위성 사진

[그림 19] 2023년 6월 촬영, 치악산 보호지역 인공위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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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2020년 10월 촬영, 여수 가막만 보호지역 인공위성 사진

[그림 21] 2022년 1월 촬영, 여수 가막만 보호지역 인공위성 사진

[그림 22] 2023년 7월 촬영, 여수 가막만 보호지역 인공위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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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면적의 감소는 보호지역뿐 아닌 비 보호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Global Forest Watch 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숲은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3만 6천 ha의 숲이 사라졌다. 이는 서
울의 약 5.6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Global Forest Watch는 이토록 많은 숲이 사라진 주 원인
은 Deforestation(벌채)이라 밝혔으며, 그 소실 규모도 매년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42

규모의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 정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산림 면적 및 임목축적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2005년 639.4만 ha 에서 2020년 628.6만 ha 로 줄어
들었다. 산림이 도로신설 및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타용도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15년부터 
5년간 연평균 약 7,296ha(축구장 약 1만개)씩 감소했으며, 15년간 총 약 9만 6천 ha의 숲이 사
라진 것이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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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IUCN Ia, II급 보호지역 내 숲 감소 면적(200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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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림 조성

나무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숲의 생태계 서비스 생산성은 더 높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
와 네덜란드 생태연구소, 서울대 산림과학부와 미래환경산림자원연구소 등 전 세계 44개 대학
이 공동으로 77만 경관지역을 분석한 결과, 숲을 이루는 나무의 다양성이 10% 줄어들면 숲이 
주는 생산성은 3% 줄어든다고 밝힌 바 있다.44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호지역의 숲에는 수십여 종의 나무가 있다. 지리산 국립공원
에는 45종의 거목과 547종의 식물상이  있으며45, 마을숲이라 칭하는 농촌 마을의 작은 숲에서
도 23개의 주요 수종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46 이러한 숲을 소나무와 잣나무 등 1~2 종으로
만 이루어진 목재생산 경제림으로 변경할 경우, 숲 생태계의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고 목재 이
외의 생태계서비스는 감소하게 된다. 

자연 생태계가 다양한 위협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갖추어야 한다. 외부 
위협으로 하나의 특정 종의 개체수가 줄어들더라도, 그 위협에 저항성이 있는 종들이 손실된 
생태계을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생태계 보완 효과(Compensatory Effect) 라고 한
다. 

생태계 보완 효과는 여러 논문을 통해 증명되었다. 중국 과학원 식물 연구소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공동으로 내몽골의 초원 지역을 24년간 연구한 결과, 서로 다른 특성의 
식물이 생태계 내에서 서로 보완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내몽골 초원 지역에
서, 가뭄에 강한 긴 뿌리를 지닌 뿌리풀과 비가 많이 올 때 빠르게 성장하는 뭉치풀이 주로 자
라는 구역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이 구역에서 강수량이 자연자원의 양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했다. 가뭄 기간에는 뭉치풀의 개체수가 줄어들지만 뿌리풀이 저장한 물로 생존
하며, 비가 많이 올 때는 뭉치풀이 빠르게 자라며 생태계를 더욱 푸르게 만든다. 이처럼 상반된 
특성을 가진 식물군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내몽골의 초원
이 풍부하고 생기 넘치게 유지될 수 있었다.47

주로 소나무와 잣나무로 구성된 경제림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찾기 어렵다. 이를 확인할 수 있
는 대표적인 예시로, 최근 문제시되는 소나무재선충 병을 들 수 있다. 소나무와 잣나무 등은 소
나무재선충 병에 매우 취약하다. 소나무재선충 병은 크기 0.6~1.0mm의 실 같은 구조를 가진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 내에서 단기간에 급속히 증식하며 나무를 죽이는 병이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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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병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1만3600여 그루가 확인되었지만, 이후 1년(2022년 5월~2023년 4
월) 동안 47만6700여 그루가 확인되었다. 1년만에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이 319.6%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소나무 31만3900여그루가 재선충병에 걸린 것으로 
추산된다.49

잣나무 역시 소나무재선충병에 취약하다. 강원도의 경우,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발
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의 1만 7천여 그루 가운데, 85%가 잣나무로 드러나기도 했다.50 
따라서 소나무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받은 피해를 잣나무가 보완하지 못하고, 같이 피해를 받
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 병은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2018년 기상청의 RCP8.5 데이터 (인류가 온실가스 감축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
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제주도와 남부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소나무재선충 병이 북부 지
역으로도 확산되고, 21세기 후반에는 강원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재선충 피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51 이미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넘게 상승한 현 시점에서, 소
나무와 잣나무로만 구성된 경제림을 늘린다면 재선충 피해 규모만 더 커질 것이다. 

소나무는 재선충 뿐 아닌 산불에도 취약하다. 한국방재학회에서 경북 영덕 등 36지역의 지표
화 산불피해지에서 수종별 수간 및 수관피해율에 의한 임목고사율을 조사한 결과, 소나무와 잣
나무의 임목고사율은 각각 81%와 93%에 달했다. 반면 굴참나무와 상수리나무 등 참나무류는 
20%로 그 지역에서 가장 적은 임목고사율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52

따라서 보호지역의 숲을 경제림으로 개발하는 것은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생태계 서비스의 감
소로 국가, 사회적인 공익가치의 손실이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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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과 문제점 분석  및 보호지역의 바람직한 관리 고찰

1. 현행법상의 경제림

현행법은 경제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ㆍ관리, 경제림육성 시범림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목재의 이용 증진 등”이라는 제명 아
래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ㆍ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增殖)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산림청장이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 경제림 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항).

이와 관련해 산림청장은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 그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이 표시된 지형도(수치지형도 포함)와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에 포함
되어 있는 토지의 필지별 위치 및 면적 등 상세내역을 작성해야 하며(시행령 제44조 제1항),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제외) 또는 지방산림청장에
게 해당 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에 사유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를 공고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한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기술 등을 개발ㆍ보급
하여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림 중 경제림육성단지 등을 시범림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시범림의 종류 중 하나가 경제림 육성 시
범림인데, 이는 임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주목적으로 조성되어 경제림 육성에 모범이 되는 
산림으로 정해져 있다(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현행법은 그 어디에서도 ‘경제림’이 의미하는 바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
다. 결국 그 사전적 정의에 기대어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경제
림’은 “목재 따위의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꾸는 삼림”을 말한다. 이와 같
은 경제림의 사전적 정의에 따를 때, 경제림육성단지 내지 경제림육성 시범림은 주로 ‘목재’ 생
산을 목적으로 조성ㆍ관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ㆍ관리

2-2. 보호지역과 경제림의 법률 분석
- 박종원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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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이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제명이 “목재의 

이용 증진”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경제림은 열매 채취 등과 같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재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입목(立木)의 벌채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현행법상의 보호지역

현행법상 ‘보호지역’의 법적 개념 역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며,h 개별 관계법령에서 그 지정
목적 등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개념이나 지정ㆍ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다.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그에 수반되는 행위제한의 유형이나 정도 역시 달리 정해져 있다. 
아래 <표2>는 현행법상 보호지역별로 입목 벌채의 금지 또는 허용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국내 보호지역별 입목 벌채 금지 여부 (해양보호지역 제외)

입목 벌채 금지 여부

자연공원

지정·관리기관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소관부처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종류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특정도서

생태·경관
보전지역

자연공원

생태·경관
보전지역

시·도
생태·경관
보전지역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근거법률

자연환경
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원칙적으로 금지됨(제��조 제�항 제�
호, 제��조 제�호, 시행령 제��조 제�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에 따름(제��조)

공원자연보존지구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제��조 제�항)
공원사업 외에 벌채를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원관리청의 허가 필요(제
��조 제�항 제�호). 예외적으로 
신고만으로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시행령 제��조, 제��조)

원칙적으로 금지됨
(제��조 제�항 제�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에 따름(제��조 제
�항)

원칙적으로 금지됨
(제�조 제�항 제�호)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허용됨(제��조 제�항 제�호, 시행령 제
��조 제�호)

 h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는 보호지역(protected area)을 “특정한 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되거나 규제ㆍ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a 

geographically defined area which is designated or regulated and managed to achieve specific conservation objectives)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국내법은 보호지역 일반에 대한 개념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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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벌채 금지 여부지정·관리기관

지정: 환경부장관
관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청 또는
시·도지사

지정: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관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소관부처

산림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종류

도시자연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산림
보호구역

생활환경
보호구역

경관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재해방지
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근거법률

산림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정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음)

수도법

원칙 금지(제�조 제�항)
예외 허용(제�조 제�항)

원칙적으로 금지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
경미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음(동법 제��조 제�항 제�호, 
시행령 제��조 제�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 필요(제�조 제�항 
제�호)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 명승 및
그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필요(제��조 
제�항 제�호)

환경부장관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금지 규정 없음(제�조)

산림청장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장관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금지 규정 없음(제��조 및 관련 고시)환경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지 규정 없음(제��조 등)국토교통부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금지 규정 없음(제�조)

i

  i 2024년 5월 17일부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 동법에서도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제1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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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행법상 대표적인 보호지역으로 꼽히는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를 먼
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해 특별
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제2조 제11호). 
환경부장관은 (i)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
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ii)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
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iii)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iv)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자연경
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 등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
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으로 구분되며(동조 제2항), 구역별로 행위
제한의 정도가 차등화되어 있다(제15조).

먼저 핵심구역 안에서는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移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제15조 제1항 제1호). 동법이 야생동·식물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
지만,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를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호에서 ‘야생생물’을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
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나
무가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심겨졌다고 하더라도 산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것이라면 
야생생물, 즉 야생동·식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핵심구역 안
에서는 입목의 벌채가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 제15조 제2항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보호지역과 입목의 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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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5조 제1항의 취지가 나무를 베어
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동법 제16조에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는데,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는 행위 등이 이
에 포함된다(제16조 제4호, 시행령 제17조 제2호, 제3호). 

핵심구역보다 그 행위제한의 정도가 약하게 설정되어 있는 완충구역이나 전이구역 안에서도 
입목을 벌채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음을 보더라도, 핵심구역 내에서는 당연히 입목의 벌채 행
위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입목을 벌채하는 것은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서,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전이구역 등 그 구역의 종류를 불문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는 입목의 벌채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쿤밍-몬트리올 GBF Target 
3에서 ‘30x30’이라는 정량적 목표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보전되고 관
리될 것(effectively conserved and managed)”이라는 정성적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j GBF에서 말하는 ‘보호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석이 이루
어져야 마땅하다.k

 j Decision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CBD/COP/DEC/15/4, Dec. 19, 2022. 결정(decision) 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결정에 의해 협약상 당사국의 

의무가 보다 명확해지기도 하고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즉, GBF는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물다양성협약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제6조), 현지 내 보전(제8조), 국가보고서 제출(제26조) 등을 당사국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GBF Target 3의 보호지역에 관한 양적, 질적 목표는 

생물다양성협약상 당사국의 구체적인 의무로 편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k “효과적으로 보전되고 관리될 것(effectively conserved and managed)”이라는 요건은 IUCN 세계보호지역위원회(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 WCPA)가 주장한 이래, 약 25년간 꾸준히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 이는 Aichi target 11에도 등장하지만, 보호구역 기능 부전이라는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GBF에서 재등장한 개념이다. GBF에 따라 보호지역에 대한 양적 목표가 증가됨에 따라 그 관리 성과에 대한 증거도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보호지역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더 나아가 생물다양성 보전의 관점에서 의도했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그 실제에 있어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체계 및 

관련 기술 개발, 관리를 위한 인적·재정적 자원 확보 등도 함께 갖춰져야 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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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야생생물의 둥
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입 목의 벌채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제28조 제3항 제4호, 시
행령 제18조 제2호, 제3호).l 이밖에도 입목의 벌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보호지역으로
는 자연공원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m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제
13조 제1항 제5호),n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본문) 등이 있다.

-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은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입목의 벌채가 원칙적으로 금지행
위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그러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
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그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의 벌채를 할 수 있는 등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제9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9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아닌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수원(水源)의 함양ㆍ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
효림(混淆林)을 조성하려고 벌채하는 행위, 복층림(複層林)을 조성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행위 
등이 허용된다(제9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3조 제3항).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도 입목을 벌채하는 것이 허용된다(제9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3조 제4항, 산림자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호).o

- 기타 보호지역

KDPA(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보호지역 가운데는 백두대간보호
지역, 수변구역 등과 같이 그 근거법령에서 입목의 벌채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

  l 다만, 특별보호구역에서 그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풀, 입목ㆍ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시행령 제18조 제3호 단서).

 n 습지보호지역에서는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ㆍ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o 다만, 중앙관서장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가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조림ㆍ벌채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m ｢자연공원법｣ 제18조는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과 달리, 그 허용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가장 엄격한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에는 ‘벌채’를 허용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비해 행위제한의 정도가 약한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벌채’를 

허용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제2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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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경우 그 행위제한의 수준이 가장 엄격한 핵심구역에서조차 건
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이 금지
될 뿐, 입목의 벌채는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한
강수계 및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4대강 수계법에 따른 수변구
역에서도 폐수배출시설 등 일정한 시설의 설치가 금지될 뿐, 입목의 벌채는 금지행위로 규정되
어 있지 않다(제5조 제1항). 다만,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의 행위제
한에 관해서는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준용되는데(제6조), 입목의 재
배 또는 벌채를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수도법 제7조 제4항 제2호).

3) 보호지역의 바람직한 관리방안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 보호지역은 그 지정목적 또는 세부구분에 따라 입목의 벌채
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거나 설령 금지되더라도 광범위한 예
외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우선 현행법상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다고 해서 타법상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례가 허용되
어 있지는 않기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과 같이 입목의 벌채가 금지
되는 보호지역의 경우에는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더라도 입목 벌채가 금지될 수밖에 없으므
로, 목재 생산이라는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쿤밍-몬트리올 GBF Target 3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기능 및 서비스에 특별한 중요성
이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림육성단지가 
목재 등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의 측면에서 생태계서비스에 특별한 중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
에서 보호지역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는 것이 GBF Target 3에도 부합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p 이는 명백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호지역이 우리 인류에게 막대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모든 생태계
서비스가 GBF Target 3의 핵심가치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관
리가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목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과거 인류가 의존해 온 생태
계서비스를 창출하는 요인 중 다수는 생물다양성 붕괴의 요인이기도 했다. 따라서 목재 생산 
등 공급서비스와 같은 생태계서비스 측면에서만 중요성이 인정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역행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GBF Target 3에서 말하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기능 및 서

 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생태계서비스’를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서, (i)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ii)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iii)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iv)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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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 특별한 중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q 결과적으로는 GBF 
Target 3, 나아가서는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에 따른 당사국의 현지 내 보전 의무를 다한 것이
라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호지역이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입목의 벌채가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는 보호지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굳이 법제적 조치를 도입하지 않고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활성
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미 운영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법｣상 주요시책 협
의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주
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그 협의
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협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 비하여 경제림육성단지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자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을 자연환경보전법 시
행령에 포함시켜, 보호지역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는 모순적인 행태 자체를 차단할 필요
가 있다.

다음으로, 현행법상 보호지역 중 다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목의 벌채와 같이 생물다양
성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설령 원칙적으로 금지되
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예외가 허용되고 있어서, 보호지역의 지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쿤밍-몬트리올 GBF Target 3에서 요구하는 보호지역의 요건을 충
족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역행하는 입목의 벌채가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 아직까지 
현행법상 입목의 벌채가 허용되고 있는 보호지역의 경우에는 GBF Target 3와의 합치성을 갖
추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법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경제림 가운데에는 반드시 목재 생산이 아니라 열매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와 같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양립할 수 있는 유형의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인바, 경제림의 법적 개
념을 정립한다거나, 필요하다면 경제림의 유형을 목재 생산, 열매 채취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으로 보호지역과 중첩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q 어떠한 생태계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태계 서비스가 생물다양성 보전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생태계 서비스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명확한 긍정적 연관성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생태계 서비스가 보호지역 지정의 주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James E. M. Watson et al., Priorities for protected area expansion so nations can meet their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commitments, 2(3) Integrative Conservation 140 (2023), DOI: (10.1002/inc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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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설령 입목의 벌채가 금지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호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입목의 벌채에 따른 환경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은 물론이다.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소규
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보호지역과 같이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동법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지하수보전구역 등과 같은 보호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 그 
사업계획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중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71 이는 보호지역 내에서의 벌채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평가
함으로써 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막아버리고 있다
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조림, 숲가꾸기 등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호지역 내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때 벌채 행위만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예외 규정은 속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4)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

비단 보호지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우리나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체계는 ｢생물다
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동법은 GBF를 비롯한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위한 체계로서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그 본질적인 한계는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동법은 ‘기본법’이라는 용어를 법명
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법, 일반법, 집행법 등 다양한 성질의 규정을 아우르
고 있다는 점은 과연 동법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가 정책의 이념이나 기본이 되는 사항
을 정하고 부처 통합적으로 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법(母法)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쿤밍-몬트리올 GBF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법제 개선을 이루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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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고려할 때,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법 형식
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i) 여러 관계부처가 얽혀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본질상 기본이념이나 기본원칙을 정립할 필
요가 있다
(ii) 부처 통합적인 행정계획이나 시책 수립 등과 같은 규정을 두고 그에 기반하여 각각의 개별
법령으로 환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iii)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과제는 국가적 과제로서 범부처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것이 요구
되고, 이를 위하여 부처횡단적 추진기구를 둘 필요가 적지 않다
(iv) 이와 같은 특성상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율을 담을 필
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둘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제7조 제1항), 그 변경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변경의 
사유 등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데(동조 제6항), 쿤밍-몬트리올 GBF와 같이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으로 하여금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갱신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예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법
정 수립 주기인 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를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특히, GBF에서 통일된 지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현행과 같이 국가생물다양
성전략이 체계·일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법적 지위나 위상과 관련해서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른 목표가 제
대로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이 다른 관계부처가 수립하
는 행정계획상의 그것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상의 여러 행정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
다. 나아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복수의 법령별로 그리고 소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생물
다양성 보전 관련 계획 간에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있어서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의 정합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여
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상의 문제이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아무리 잘 수립하더라
도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장식품에 불과할 것이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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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본계획의 성질을 띠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이행은 환경부장관을 비롯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 담고 있는 목표의 달성 여부는 각 부처 차원에서 수립되는 소관 분야별 시행계획의 수립·시
행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 차원의 협력
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동법은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근거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그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종합·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그 검토 결과의 반영 등 법적 구속력을 담보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마
련되어 있지 않으며, 그 시행계획의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 역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이 시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환류시키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는 현실에서 각 부처별 시행계획의 적정
한 수립과 그 성실한 이행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 시행계획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는 방식
으로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부합성 심사의 정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또한, 쿤밍-몬트리올 GBF에서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글로벌 이행전
략체계를 반영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이
행, 진전사항 및 평가 결과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GBF의 국
내이행을 위해서라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행현황을 점
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보호지역과 관련해서도 각 부처 소관의 보호
지역 지정·관리 실적 등을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그 결정의 구속력 문제이다. 현행법상 국가생물다
양성위원회는 (i)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ii)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
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iii)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자
문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시행령 제2조 제2호). 그러나 이들 사항에 관한 국가생물다양성위원
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즉, 법문상으로 ‘심의’나 ‘의결’이 아니라 
‘자문’이라는 용어를 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설치의 법적 근거 역시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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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고 있는바, 그 법적 위상은 낮음은 물론 그 법적 구속력 역시 지나치게 약하다고 할 수 있
다. 쿤밍-몬트리올 GBF의 실천목표 22에서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보장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업무의 본질상 부처 횡단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고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국가적·전지구적 목표 
달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이 의사결정상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
하고 여러 관계부처가 숙의를 거쳐 부처횡단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통로를 제공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위원회 제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사결정상의 다
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러 관계부처가 숙의를 거쳐 부처횡단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우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시행령에 둘 것이 아니라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
가 있으며, 그 소속과 관련해서도, 현행법상으로는 환경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생물다양
성 보전이라는 업무의 범부처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역할을 ‘자문’이 아니라 ‘심의·의결’로 격상시키는 한편, 그 심
의·의결의 범위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시행령상의 업무 외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 수립에 필요한 작성지침 설정,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및 통보,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현황 점검 및 통보 등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
다.

이상과 같이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체계가 법적으로 정비되어야만,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고 관리되어야 할 보호지역이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되어 벌목이 자행되는 것과 같은 
모순적인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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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산림청은 보호지역의 개발을 더 이상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자연 생태계는 보호지역의 지정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다. 지속적인 보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 ‘제 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발표하며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
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했다.53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청은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54 

그러나 지금까지 발견된 문제점은 환경부와 산림청의 목표에 모두 위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생태축 역할을 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일부 지역은 공식적으로 ‘경제림’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지난 2023년 12월에는 설악산 케이블카 착공식이 열려, 국내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
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설악산의 생태계도 파괴될 위험에 처해있다. 보호지역의 생태계 
파괴는 UN 생물다양성 협약을 위배하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실패로 이어진다.

따라서 보호지역에 지정된 경제림 육성단지의 지정을 철회하고, 경제림 개발으로 훼손된 보호
지역은 빠르게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케이블카와 공항 등의 개발을 위한 보호지역 내 개
발 및 해제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보호지역 개발 멈추어야3-1.

환경부의 제 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목표를 명목상으로만 달
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생태계 보호 효과가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예

상된다. 

UN 생물다양성 협약에는 4가지 목표와 23가지 실천목표가 있다. 2030년까지 30%의 보호지
역을 지정하자는 내용은 23가지 실천 목표 중 하나일 뿐이다. 23가지 실천목표는 모두 유기적
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 모든 목표를 충실히 이행해야 생태계 보전·보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정부, IUCN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호지역의 양 뿐 아닌 질적 개선에도 주력해야

3-2.

보호지역 관리 실태 보고서

Part 3.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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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생물다양성 통합 공간계획’, ‘훼손 생태계 복원’ 및 ‘보호지역 확충’ 등 실행목표 
1~3은 모두 지역 기반의 목표이며, 각 목표는 서로 많은 부분이 겹친다. ‘생물종 복원 및 보전’, 
‘야생종의 지속가능한 이용’, ‘침입 외래종 유입 관리’, ‘생물다양성 유해 오염 저감’ 및 ‘기후변
화 대응’ 등 실행목표 4~8번은 모두 생물다양성의 위협 요인은 저감한다는 점에서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실행목표 9부터 13은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 ‘녹지 수변공간 가치 증대’, ‘지속
가능 생산 보장’, ‘유전자원 이익공유 확대’, ‘생태계 서비스 유지’ 등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이용
을 확보하자는 목표가 담겼다. ‘유해보조금 절감’, ‘재정 및 개도국 지원 확대’ 등 14번부터 23
번은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든 목표가 경시된 채 보호
지역 비율의 숫자를 늘리기만 한다면, 효과적인 보호지역의 관리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부가 발표한 제 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는 30x30가 명시된 실천목표 3 보호지
역 확대을 제외한 나머지 실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숫자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모호
한 경우가 많다. 유해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실천목표 18번,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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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다른 22개 목표 중 목표 3과의 상호 관계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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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위해 재원을 증가시키자는 실천목표 19번 등은 목표 수치조차 없다. 또한 KMGBF에서 훼
손된 생태계의 30%를 2030년까지 복원하자는 실천목표 2번의 경우, 제 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는 ‘복원 우선 지역의 30%’ 에 대한 생태계 복원을 2030년에 ‘착수’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의 보호지역 관리 실태를 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 없다면, 2030년까지 추가로 지정할 자
연공존지역(OECM) 역시 효과적이기 어려울 것이다. 자연공존지역은 보호지역과 같은 강력한 
규제 방안이 아니며,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일이기 때
문이다. 

IUCN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지역 주민, 민간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보호지역을 
관리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할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축한다면, 특히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 제도 등을 크게 개선한다면 이 문제는 어느정도 개선될 수 있
다. 미국 정부는 캣스킬(Catskill) 지역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위해 10년간 1.6조원을 투자
해 수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보기도 했다.56 반면 우리나라는 철새 서식지 보호 프로그램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했으며, 2024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40여 
억원에 불과하다. 

그린피스가 확인한 민주지산의 경제림 육성단지처럼, 보호받지 못한 보호지역이 2030년까지 
30%로 확대된다면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보호지역이 실제로 보전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의 경제적 피해를 구제해 자발적인 보전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관리 감독 인원을 확충해
야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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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위기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 자연 생태계의 붕괴는 식량안보의 위협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홍수나 가뭄, 대형산불 같은 이상기후 현상을 예방할 서비스도 잃게 된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붕괴는 결국 지속가능하지 못한 환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 전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기후변화, 네오니코티노이드, 밀원수 부족 등의 원인
으로 인해 꿀벌의 집단 폐사가 매년 봄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야생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추정된다. 벌을 비롯한 수정매개체의 감소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
며, 생활 물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이는 결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2024’는 생태계 붕괴를 장기적으로 전 세계에 위협이 될 주요 문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57 이 보
고서는 이상기후 현상과 지구 시스템의 극적 변화에 이어 생물다양성의 손실 및 생태계 붕괴를 
세 번째로 중요한 위험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산림청과 환경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는 국토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에 집중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보호지역을 개발하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고, 산림청은 대규모 바이오매스 사업을 위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을 더 채
취하는 데 열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발 행위는 광범위한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업의 ESG 활동에도 생물다양성 관련 활
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4년 12월부터 삼림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EUDR)
을 적용해, 삼림 벌채와 훼손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럽 시장 출시를 금지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
럽에서는 기업의 기후 리스크 관련 재무적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 변화 관련 정보의 의
무 공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대응 활동도 TNFD(The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를 통해 의무 공시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상품을 만들
어도 수출을 비롯한 경영활동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기후위기 시대에서, 생태계 파괴를 통한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 
흐름을 따라, 환경부와 산림청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파괴된 산림유전자보호림 가리
왕산 복원을 포함한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에 더 많은 재원과 노력을 투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환경부와 산림청이 함께 만들어야

보호지역 관리 실태 보고서

Part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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